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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서독경제체제의분리

4 5년 독일은 처참한 전쟁의 결과로 인

하여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되었으며 지

역간의 교역과 교통도 완전히 단절되었

다. 전쟁으로 인한 복구가 시작되고 경제 활

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1 9 4 7년 1월에 미국,

영국, 소련이 민덴협약( M i n d e n a b k o m m e n )

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피점령 지역간의 무

역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

도 전승국은 독일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리

되었어도, 경제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이 각각 1 9 4 8년

6월 2 1일과6월 2 3일에화폐개혁을 단행하면

서 단일 경제체제는 사실상 분리되었고,

1 9 4 9년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서

독은 각각별개의 통화와 경제 주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분단 직후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양독간

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다. 특히 동독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

결하는 육로를 봉쇄하자, 서독과 연합국이

동독에 대한 무역 봉쇄 조치로 맞대응함으로

써 양독간의 경제 교류는 중단되었다. 동서

독의 정치적 대립에 의한 경제 교류의 중단

은 1 9 4 9년 5월 전승국들이 J e s s u p - M a l i k

협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Jessup-Malik 협정후 동서독은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1 9 4 9년 1 0월 8일에 프랑크푸

르트협정(Frankfurter Abkommen) 그리

고 1 9 5 1년 9월 2 0일 베를린 협정( B e r l i n e r

Abkommen: 1960년 8월 1 6일 개정)을 체

결하면서 동서독 경제교류의 기본 틀을 마련

하였다.

경제교류를 위한서독 정부의 노력

1 9 5 0년대 초반에 프랑트푸르트협정과 베

를린협정 등을 통해서 양독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는 1 9 6 0년대 중반까지

상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큰 진전이 없었

다.1 ) 당시 서독의 초대 수상이었던 아데나우

어(K. Adenauer)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

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동독을 고립시키고

자 함으로써 동독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

었다. 그러나 1 9 6 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기

존의 동독 고립 정책을 버리고 동독과의 관

동서독간 경협 활성화 지원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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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과 정부의 역할

계 개선을 위한 독일 정책

( D e u t s c h - l a n d s p o l i t i k )을

취하면서 양독 관계는 변화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 9 7 2년에는 동서독이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73

년에는 양독이 동시에 유엔

에 가입함으로써, 내독간의 경제 교류는 더

이상 냉전의 도구가 아니라, 긴장 완화와 대

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 이때부터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서독 정

부의 동독에 대한 각종 혜택을 통해서 통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교역 활성화를위한 서독의 지원

내독 교역을 통한동독 상품에 대한특혜

서독은 분단 이후 줄곧 동독과의 경제 관

계를 내독간의 무역( I n n e r d e u t s c h e r

H a n d e l )으로 규정하였다. 서독은 이러한 사

실을 통일 이전의 헌법 제2 3조에도 명확히

하고 있었다.2 ) 구서독 헌법 제2 3조는 서독

헌법의 효력 범위(Geltungsbereich des

G r u n d g e s e t z e s )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범위를 동독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따

라서 서독 입법기관은 내독 교역에 관한 법

률 적용에 있어서도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을 적용하지 않고, 연합국의 군정법( M R G )

5 3호의 외환관리법( D e v i s e n b e w i r t s -

c h a f t u n g s g e s e t z )을 적용하였다. 또한 서독

은 1 9 5 2년 G ATT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에도

동서독의 교역을 내독 거래로 인정받았고,

1 9 5 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을 위한

로마조약 체결 시에도 내독 교역과 관련된

부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동서독 교역에

관한 무관세 원칙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서

독 정부의 노력으로 동독은 동구권 국가들과

는 달리 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서유럽 시

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통

서독은 분단 이후 줄곧 동독과의 경제 관계를 내독간의

무역(Innerdeutscher Handel)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서독 정부의 노력으로 동독은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서유럽 시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 이 시기에는 동서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동독의 동유럽 국가와의 교역은 더욱 확대되어갔고, 서독을 포함한 서유럽

과의 무역은 1950년에 27%, 1955년에 25%, 1960년에 21%로 감소하였다.[Plötz, P., Bolz, K.(1987), Westhandel

der DDR, 28쪽)

2) 서독의 헌법 제2 3조 효력 범위(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는 통일과 함께 사라졌고, 현재는 유럽연합

(Europäische Union) 조항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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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동독상품에 대한세금 면제혜택

서독은 동독 상품이 서독 시장 내에서 가

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

상 서독 시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1 4 %를 적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독 정부는 서독 기업들이 동독 상

품을 구입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동독이 서독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처

럼 서독은 동독에게 각종 특혜와 경제 교류

를 위한 제도적 유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동

독이 스스로 내독간 경제 교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서독의 이러한

대동독 특혜 정책으로 인해 서독은 동독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고 동독은 섬유,

의복, 유리 도자기 등 생산품의 3 / 4을 서독

으로 반출하였으며,  화학 제품이나 철강 등

도 50% 이상을 서독으로 공급하였다. 

스윙제도를통한 재원보조

서독은 경화가 부족한 동

독에게 서독과의 교역에 있

어서 동독의 상품이나 용역

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독 교역 초기부터 청산결제( B i l a t e r a l e s

Clearing) 제도를 신설하였다.3 ) 이를 위해

동서독은 각각 중앙은행에 청산계정을 설치

하고 청산용 화폐 단위로서‘청산단위

( Ve r r e c h n u n g s e i n h e i t )’라는 인위적인 화

폐를 채택했다. 공식 환율은 서독의 시장 가

격에 근거한 서독 마르크( D M )를 1 : 1로 하

였다.4 ) 이러한 서독 정부의 정책은 초기에 동

독과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되었다. 특히 동독 마르크는 태환성

( c o n v e r t i b i l i t y )과 안정성이 낮았기 때문에

동독과 경제 협력을 했던 서독 기업들의 입

장에서는 동독 화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컸

었다. 그러나 이 청산계정을 통해서 서독 기

업인들은 동독 화폐의 안정성과 지불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었다. 청산계

정을 도입한 초기에는 양독간의 교역이 쌍무

관계의 원칙( B i l a t e r a l i tät s p r i n z i p )에 따라

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

나, 이것이 동독의 미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특집

서독은 동독에게 각종 특혜와 경제 교류를 위한 제도적 유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동독이 스스로 내독간 경제 교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3) 청산계정은 1949년 10월 8일 프랑크푸르트협정에서 합의되었다.

4) 내독 거래에 있어서 청산결제 외에도 경화로 지불할 수 있는‘현금 지불 특수 구좌 S (Barzahlungssonderkonto S)’를

개설되었으나 실제 교역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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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과 정부의 역할

양독간의 교역 증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동독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한도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청산용 융자( S w i n g :

Verrechnungskred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동독은 부족한 외화를 스윙 차관을

이용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

만큼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스윙 차관은 양독간의 무역량에 따라서 유동

적이었으며 통일 직전에는 8억 5 , 0 0 0만 V E

를 사용할 수 있었다. 

기술과 차관제공

서독은 동서독 기업들의 경제 협력을 촉

진하고, 동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 9 7 0년대부터 동독 지역에 투자 설비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각

종 기술과 투자 재원은 동독 정부에게 장기

저리 차관 형태로 융자해 주었다. 특히 서독

은 동독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직

접 투자를 권장함으로써 서독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이 프로젝트에 다수의 서독 기업이

참여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동독은 제철

소나 화학 공장의 설비를 서독에서 반입하여

현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서독 정부는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다시 서독으로 반입함으로써 동독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해 1 9 8 0

서독은 경화가 부족한 동독에게 서독과의 교역에 있어서 동독의

상품이나 용역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독 교역

초기부터 청산결제(Bilaterales Clearing)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동서독은 각각 중앙은행에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청산용 화폐 단위로서‘청산단위(Verrechnungseinheit)’라는

인위적인 화폐를 채택했다. 

<표 1> 스윙 차관 최고액의 변화

기 간 스윙 최고액

1960 ~ 68 2억 VE

1968 ~ 75 7억 5,000만 VE

1976 ~ 82 8억 5,000만 VE

1982 ~ 85 6억 VE

1986 ~ 90 8억 5,000만 VE

주: VE는 Verrechungseinheit(청산단위) 

자료: 주독대사관(1993), 『동서독 교류 협력 사례집』, 제395쪽에서 종합.



년대에 들어 동독 경제가 어려워지고 채무

구조가 악화되자, 서독 정부는 동독의 요청

을 받아들여 차관을 제공하였다.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K o h l은 서독의 바이에른 주립은

행(Bayerische Landesbank)에게 동독에

게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이에른 주립은행

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1 9 8 3년 7월에 서독의

6개 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독

측에 5억 D M의 차관을 Libor 금리 1%, 상

환 기간 5년을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역시콜 수상의 요청

을 수락하여 같은 해에 1 7개의 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억 D M의 차관을 바

이에른 주립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동독에게

제공하였고, 그 다음해에 다시 2 5개의 은행

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9 . 5억 D M의

차관을 동독에게 제공하였다. 이처럼 1 9 8 3년

과 1 9 8 4년에 동독에 지급된 1 9 . 5억 D M의

차관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신용 하락으로 차관을 도입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국

으로 치닫던 동독의 경제 회

생과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SOC 시설확충을 위한지원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 협력 초기부터 동

독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1960년대 말부터 동서독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통 분야의 협력

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1972년에 기본조약

이 체결된 후부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현

실화되었다.5 ) 베를린 왕복 철도와 도로 등 교

통로 확장과 개선은 동독이 1 9 7 4년에 먼저

제안을 하였고, COMMECON 회원국들 역

시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동독과 동유럽의 이러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이 도로의 건설비를

서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했

다.6 ) 서독의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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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독은 각종 기술과 투자 재원은 동독 정부에게 장기 저리 차관

형태로 융자해 주었다. 특히 서독은 동독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직접 투자를 권장함으로써 서독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이 프로젝트에 다수의 서독 기업이 참여하게 하였다.

5) 1 9 7 2년 5월 2 6일 양독은 기본조약제7조 3호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통해서 교통 분야에서의협력에 대해서합의하였다.

6)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서독 내에서도 많은 비난이 있었으나 동독은 서독정부의 호의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 급부를 제공하였다. 즉, 동독 정부는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시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최소 환전 의무를 면

제해 주었고, 더 많은 정치범을 석방하여 서독으로 넘겼으며, 유로 수표(Eurocheck)과 크레딧 카드의 동독 도입을 허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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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사업이 서독과 서베

를린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서베를린

과 서독 지역과의 연계를 강

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

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와 도로 확장 공사 외에도 서독 정부

는 서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여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줄이고자 1 9 7 1년 1 2월 1 7일에

동 독 과 의 통 과 여 행 협 정 ( Tr a n s i t -

a b k o m m e n )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서독

정부는 그 동안서독주민들이동독지역통과

시 지불했던 도로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지불

하였다. 이 협정이 맺어진 후 서독 정부는 동

독에게 매년 2억 2 , 4 9 0만 D M를 지불하였으

나, 시간이지나면서서독주민들의동독방문

이 증가하여 5억 2 , 5 0 0만 D M로 증액하였다.

여행객 외에 서독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동독

을 여행할 경우에도 서독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간5 , 0 0 0만 D M를 동독에게지불해왔다.

그밖에도 철도 교통 여행에 따르는 불편

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독은 동독에게 1 9 7 6년

에 2 , 6 0 0만 DM, 1977년에 1 , 8 6 0만 D M를

지불하였다. 또한 서독 정부는 1 9 8 0년 4월

3 0일에는 동서독간 철도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독 지역의 공사에 1 , 0 0 0만 DM, 그

리고 서베를린 지역의 공사에 9 0 0만 D M를

지원한 바 있다. 그밖에도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수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 9 7 8년 11

월에는 2 , 0 0 0만 D M를 동독에 지원하였고,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 협력 초기부터 동독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독의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독과 서베를린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서베를린과 서독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표 2>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서독정부의대동독 재정 지원

합의 시기 공사 내용 재정 지원

1965 Hirschberg 부근의 Saale 교량공사 550만 DM

1975. 12. 19. 합의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분할지급)
Helmsteht-Berlin 간 고속도로 보수공사 2억 5,950억 DM

1977. 12. 22. Helmsteht-Berlin 간 보완공사 273만 DM 추가지불

1978. 11. 16. 합의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분할지급)
Berlin-Hamburg 간 고속도로 보수 공사 12억 DM

1980년 4월 30일 합의 Werta-Einsenach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2억 6,800만 DM

자료: 주독대사관(1993), 『동서독 교류 협력 사례집』에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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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도 Teltow 운하 개통을 위해서 7 , 0 0 0

만 D M를 지불하였다. 또한 서독 정부는

1 9 8 0년 4월에 Mittelland 운하를 확장할 것

을 동독과 합의하고 1억 5 , 0 0 0만 D M를 지

불한 바 있다. 이처럼 철도, 도로 그리고 수

로의 공사 등을 서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서독 기업들은 동독과의 경제 협

력에 있어서 물류 비용을 상당량 줄일 수 있

었고, 경제 교류역시 활성화될 수 있었다.

남북경협에 대한시사점

동서독의 경제 협력은 앞에서 언급한 서

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통

일이 되기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물

론 양독간의 교역 구조나 무역량이 만족할

만큼 성장한 것은 아니었으나7 )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는 서독에게는 긴장 완화와 동독과

의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게 했고, 동독에게는 서독으로부터 기

술 및 투자 재원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우리는 동서독의 경제

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정권이 바뀌

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서독 정부는 1 9 5 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남북 관계가 중단된 것을 중요

한 교훈으로 삼고, 냉전 상황에서도 동독과의

정치·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의 촉

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

성 있게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 시작된 브

란트의 독일 정책은 1 9 8 0년대에 들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유럽에서 미·소

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대립이 심화되어,

동서독 사이에도 새로운 냉전의 분위기가 조

성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특히 1 9 8 2년

에 서독의 정권이 진보적인 사민당( C D U )에

서 보수적인 기민당( C D U )으로 바뀌었을 때

도 서독의 신정부는 미·소의 안보 이해 때문

에 동서독이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민당 시절의 브란트의 독일 정

책을 계속 유지했다. 당시 기민당(CDU) 정

특집

7) 동서독간의 경제 교역은 제3국과의 대외 무역 발전 추세보다는 미미했다. 1955년을 기준으로 1987년까지 내독 교역은

12배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서독의 대외 무역은 19배 증가하였으며, 동독은 36배 증가하였다. 내독 무역이 대

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서독의 경우 1955년에는 2.3%, 1970년에는 1.8% 1987년에는 1.5%밖에 되지 않았

고, 동독은 1955년에는 12.3% 1970년에는 11.4%, 1987년에는 7.6%이었다.

우리는 동서독의 경제 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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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양독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동독의 경

제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동

독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

장 최선의 통일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1980

년대에 들어 동독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독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당시 극보수파이

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기사당( C S U )의 당

수 슈트라우스( S t r a u s s )가 동독에게 직접 차

관을 주선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

는 바가크다.

둘째,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 초기부터 경

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과 환경 개선,

제도적 장치, 그리고 동독 지역의 SOC 시설

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의 거

래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한 것은 우리에게

도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

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

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는 서독 정부의 경제 정책의 원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특정 기업이나 산업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체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분야

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기업

지원에 대한 명분 논란을 제거하였다.

셋째, 서독 국민들의 동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인내심은 우리에

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서독 정부가 동독

에 대해서 유화 정책으로 바뀌게된 1 9 7 0년대

에 들어서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지불금

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서독 정부는

1 9 7 1년부터 1 9 7 5년까지 3억 5 , 2 0 0만 D M ,

1 9 7 6년부터 1 9 8 0년까지 8억 3 , 9 0 0만 D M ,

1 9 8 1년부터 1 9 8 5년까지 1 0억 2 , 5 0 0만 D M ,

1 9 8 6년에는 9억 4 , 6 0 0만 DM, 1987년에는

8억 4 , 0 0 0만 DM, 그리고 1 9 8 8년에는 9억

3 , 7 0 0만 D M를 동독에 지불하였다.8 ) 이러한

서독 정부의 대동독 경제 지원과 특혜 정책

에 대하여 서독의 집권당 내부에서도 많은

8) 이 금액은 총 49억 3,900만 DM로서 독일 연방 예산에 의한 지불금과 기타 공공 재정에 의한 지불금이다. 이 금액에는

개인의 사증 비용이나 도로 사용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독 정부가 1980년대에 동독에게 빌려준 차관도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 금액 외에도 서독 정부가 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해서 동독 정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Kupper(1990, 1), “D i e

innerdeutschen Wirtscaftsbeziehungen und ihr politischer Stellenwert”, Politische Bildung, 주독대사관 번역: 내

독간 경제 및 그 정치적 평가, 7쪽. 참조]

둘째,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 초기부터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과 환경 개선, 제도적 장치, 그리고 동독 지역의 SOC 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한 것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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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가시적

인 비용보다도, 정치적 화해와 긴장 완화와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이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꾸준

히 지지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무엇보다도

서독 정부가 4 9억 3 , 9 0 0만 D M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있

을 때마다 동독이 그 반대 급부로써 상호 민

간인 방문 확대, 동독 입국 제한 요건 완화,

편지 및 소포 검열의 완화, 인권 문제 개선

등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서독측의 정치적 요

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서 동

서독은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상호 명분을

살릴 수 있었다.9 )

마지막으로, 동서독의 경제 협력이 서독

의 적극적인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

하고 동독의 경제 개혁 미비로 인해 교역 구

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은

북한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동서독 무역의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상품 공급과 수요가

내독 교역 초기부터 기형적

이었다. 기초 소재, 생산재,

광산물이 대종을 이루었고,

투자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현재 남북 관계와 비

슷한 개도국간의 교역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이었다. 이러한 교역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투자를 통해 상호 보완성

(Komplementarit t)을 추구하자는 제안도

줄곧 있었으나, 동독 정부의 경제 개혁 기피

로 인해 양독간의 경제 교류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심지어 서독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

의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의 관계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

책을 취하면서, 중국 경제의 발전은 물론이

고 대만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도 시장 도입을 통한 개혁과 개방 정책

을 취할 경우에만 남한과의 경제 협력이 북

한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

해야만 한다.

특집

셋째, 서독 국민들의 동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인내심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동서독의 경제 협력이 서독의 적극적인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제 개혁 미비로 인해 교역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은 북한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9) 이 액수에는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차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도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과 동독

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서 동독 정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지불한 돈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